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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성과 이기적인 동기는 인간의 본능인 욕망과 유사

한데, 어쩌면 기업의 공로와 과오는 그 출발점이 사람과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에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논제이지만, 회사는 어떤 법률적 틀

안에서 제약받는지도 학자들에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인격을 가지고 마치 사람

처럼 속임수, 조작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법인격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

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학이 법인격을 연구하고 통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민사소송 사례에서도 권리구제를 위해 이용되는 중요한 법리가

될 정도로 법인격 부인에 관한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바, 해당 판례는 거꾸로

배후자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법인과 지배주주의 일체성

이 인정된다면 법인격 부인론에 역적용 논리의 구성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핵심

적으로 법인의 본질과 법인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판례상 법인격 부

인론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부정하고, 역적용은 회사의 소수 주주나 채권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최근의 판례가 법인

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역적용 성립에 필요한 요건

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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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법인격부인론 역적용 설시에 관한 최근의 한 판결문은 학계와 소송 실무의

수많은 관심을 불러왔다.1) 근래 법인격부인 소송은 법인회사지만 형태만 법인

일 뿐 사실상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개인기업과 다름없을 정도로 형해화 된 사

안에서 채권자가 법인의 운영, 재무 상태 등 채무면탈 목적을 증명하면서 추궁

하는 방법,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 또는 법률 적용의

회피를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을 때 보충적으로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회사법상 법인과 그 구성원 간 분리의 원칙은 유한책임으로 파생되는데, 주

관적으로는 채무를 면탈할 의도라면 입법자가 법인격을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

지를 따져보자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각국의 판례들도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이 문제된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법인격의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회사법에 근거를 둔 입

법례도 존재한다.3)

우리나라에서도 원고가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 법인이 배후자의 개

인기업에 불과하다면 외견상으로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 경우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함이 마땅한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 주장할 정

도로 소송사례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적용되는 법리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역

(逆)으로 배후자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법인과 지배주

주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 취소권이 아닌 법인격부인 이론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4)

예컨대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역적용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다301570 판결

2) 김 연, “가압류와 목적물의 표시”,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268

면 참조. 가압류 신청 당시에 채권자가 아직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법원 관행에 따르면 목적물을 지

정하지 않고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원이 목적물

을 지정하지 않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판단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법원 실무를 보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3조. <시행일 2024.7.1.>

4) 김효신,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과 그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은행법연구

제16권 제2호, (사)은행법학회, 2023, 348면.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에서 위법한 목적인 채무

면탈에 집중한다면 성립요건은 주관적 요소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법원 판결 외에도 예측가능성이나 주식회사의 근간인 법인격의 한계와는 어떻

게 연관될 수 있는지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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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

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에 가깝다.5) 이에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은 가상의 막(veil)을 제거하여 법인의 재산에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수주

주나 채권자의 보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회사제도의 근간인 조직을 해

체하는 형평법상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이론 적용이 합목적적이며 적절

한지를 논하기로 한다.

Ⅱ. 법인격에 관한 소고

1. 법인격의 부여와 유한책임

(1) 법인격과 법정책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은 ‘法人’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도 자연인처럼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귀

속주체가 되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법 제34조 권리

능력, 제3조에서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규율하고 있지만, 단지 권리능력의 개

념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며, 권리능력을 법인

격으로 설명하고 있다.6)

권리능력자=권리주체=법인격이라 표현하는 것이 통설적 설명인데, 이와 같

은 설명이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다.7) 법제

사적으로도 법인은 로마법에서도 일부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지만, 법인 본질에

관한 논의는 19세기 말 이래로 여러 이론이 주장되었다. 대표적으로 자비니

(savigny), 푸흐타(puchta), 빈트샤이트(Windscheid) 등이 주장한 의제설(Fiktionstheorie)8)

과 기르케(gierke)의 실재설(Realitätstheorie)9) 간 논쟁으로 유명하다.10) 법인이

5) 노혁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기업법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87-88면. 만일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던

자연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6) 송덕수,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563면.

7) 법인격의 해석과 이해에 관하여 이하의 저서 내용을 요약 및 인용함. 송호영, 법인론 (제2

판), 신론사, 2015.

8) 김준호, 민법강의 제29판, 법문사, 2023, 100면. 사비니의 후계자들은 법이 의제한 것이라

면 법인의 이익을 종국적으로 누리는 개인이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뿐이며, 결국 법

인의 실체는 없다는 법인부인설을 주장한다.

9) 김준호, 전게서, 100면. 실재적 단체설은 이후에 유기체설로 설명되고, 법인은 권리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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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 존재인지, 실존하는 유기체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학설의 설명이

갈라지기 때문이다.11)

의제설이 자연인에게 인정되던 권리주체성을 당시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하

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기르케의 실재설은 단

체의 결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막기 위한 법정책적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이지, 이들 학설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은 아니었다.12) 그런데 법인의 권

리능력에 대해서는 의제설의 권리는 곧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의 지배이기에 권리주체란 인간의 개념과 일치한다.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회사는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도 부인된다고 본다.13)

법인실재설은 기르케에 따르면 juristische person(法人)이라는 표현을 의식

적으로 피하고, Verbandsperson(團體人)으로 사단과 재단은 모두 자연인과 마

찬가지의 기관으로 조직된 단체로서의 人으로 설명한다. 권리주체가 될 수 있

는 능력을 인격이라 하고, 법규에 의한 인격의 승인으로부터 모든 개별 권리와

의무의 기반이 되는 인격권이 도출된다. 인격권이 속하게 되는 존재를 법적 의

미에서 Person(人)이라 하였다.14)

단체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공법과 사법 영역 모두에 미치게

된다. 법인실재설은 회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며, 그 기관인 주주총회・이사회・감사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의사를
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로 보는 학설, 최근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권리능력의 주체임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가치설로 구분

된다.

10) 1938년 옥스퍼드의 강연에서 마틴 울프(Marin Wolff)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실재설과 의

제설 논쟁을 해결하려는 법률가가 너무나 많아서, 법인의 본질에 관해 글을 쓴 사람과 글

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Von Holger Fleischer, “Große Debatten

im Gesellschaftsrecht: Fiktionstheorie versus Theorie der realen Verbandspersönlichkeit

im internationalen Diskurs”,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The Rabel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Bd. 87,

H. 1 (Januar 2023), p.9

11) 송덕수, 新민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24, 286면. 법인의 실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구속적 조직체로 보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12) 송호영,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재산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21, 34면.

13) 김홍기, 상법강의 , 박영사, 2024, 311면.

14) “Die Fähigkeit, Rechtssubjekt zu sein, heißt Persönlichkeit. Aus ihrer Anerkennung durch

Rechtssatz fließt das Recht der Persönlichkeit, das die Grundlage aller einzelnen

Rechte und Pflichten ist. Ein Wesen, dem das Recht der Persönlichkeit zusteht, ist im

Rechtssinne Person.” Otto v.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and 1, Berlin 1895, § 30,

S. 265. 송호영, 전게논문, 33면, <각주 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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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한다고 본다.15) 회사는 대표를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나라에서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연히 법인

격을 부여받게 된다(제169조). 다만 법인격을 향유하느냐의 여부는 사단이나

조합과는 관계없이 개별 국가들이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영미나 독일

법은 물적회사에 대해서만 법인격을 부여하고,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6)

상법 학자들은 정관 목적(상법 제179조 제1호) 외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Ultra Vires Doctrine’에 관해 정관상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intra vires’, 그리고 법인이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월권

으로 본다는 ‘ultra vires’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17) 비교법적으로도 1989

년 영국에서 먼저 능력 외 이론을 사실상 폐지하였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

래 안전이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무제한설은 상법이 민법 제3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이 추

상적이라는 점, 판례는 제한설의 입장에서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18)

(2) 주주유한책임의 이론

법인은 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 이윤 외의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

리법인으로 나뉜다. 나아가 상법상 회사는 주주가 존재하므로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한다. 양자를 분리하는 이유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 적

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격이 부여되면 법인은 그 사원의 인격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주체성을 갖게 되며,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물론 소

15) 김홍기, 전게서, 311면.

16) 김정호, “법인격부인”, 주식회사법대계 Ⅰ, 한국상사법학회, 2022, 111면.

17)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

무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능력 외 이론이 적용되는지 제한

적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논란이 있겠지만, 상법은 민법 제34조를 준용하는 조문이 없으

며,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

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정관의 목적수행 범위를 확장하였다.

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판례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

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

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

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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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차상에서도 독자적으로 당자적격을 인정받는다.

법인격이 문제가 되는 법인,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는 구성원인 주주의 인격

과 분리되면서 법인은 자신의 고유한 특별재산을 가진다. 법적 독립성과 특별

재산(Sondervermögen)의 형성이 법인격부여의 원칙적 의미라 할 수 있다.19)

따라서 회사에서 유한책임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만일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상 모든 주주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

해야 한다. 이는 내부적으로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므로 대리인(경영자)에게 위

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다.20)

다른 관점에서 세법 영역에서는 의제설과 실재설에 따른 효과보다는 조세회

피방지 내지 조세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집행가능성이나 납

세자의 ‘compliance’ 제고가 강조될 수밖에 없기에 조세법 영역에서 법인격 부

인은 조세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데 가깝다고 본다.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인정

되는 권리의무 및 재산귀속의 주체라는 속성은 소득주체에 과세한다는 과세

이념과 맞물리는데, 법인격과 법적 주체성이 구분되지 않는 법체계에서는 법인

과세와 투시과세(透視課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21) 배당주

관련 투자에 MLP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파트너쉽 과세는 과거

일본의 논의에 따르면, 법인실재설의 영향을 받아 “법인과세를 판정하는 근거

가 실제로 권리의무 및 재산의 귀속주체로 본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

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22), “법인의 전형적 특징인 유한책임이나 지분 양

도성이라는 특징으로 법인과세를 적용하기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과세한다는

사고방식이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23)는 견해가 있다.

19) 김정호, 전게서, 111면.

20) 대부분의 경영은 소수의 전문 경영자에게 회사의 재산을 맡겨 성과를 내고, 대리인

(principal-agent)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이나 기회주의 문제는 감시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제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Hucke, A. (1996). Screening und

Signalling als vorvertragliche Auswahlmechanismen. In: Gesellschafter und Geschäftsführer

der GmbH.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Wiesbaden, p.37.

21) KDI,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2024.5.23.일자 국제금융센터 보도자료. LP (Limited

Partner)가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면, 이후 GP(General Partner)에게 그 운용을 맡기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 정책적으로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Revenue Act), 가스 파이프라인처럼

미드스트림 사업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경영은 GP가 하고, LP

는 배당금을 보장받고 최저배당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GP가 인센티브를 받는 구

조이다.

22) 長谷部 啓, “パス・スルー課税のあり方--組合事業における組合員の課税関係とその諸問題”,
税務大学校論叢(56), 2007, 98-10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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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유한책임의 한계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24) 대부

분의 교과서에서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

는데, 주식회사 주주의 간접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주주는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주와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

처럼 상법의 법인격이나 민법상 권리능력은 독일법계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

아왔다.

분리의 원칙(Trennungsprinzip)에 따라 법인과 사원의 재산은 구분된다는

점인데,25) 법인이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과 제3자 사이에 문

제된 법률관계에서는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법인과 사원을 동

일시하여 책임을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 법리를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한다.26)

영미의 문헌에서는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7), ‘piercing the

corporate veil’28), ‘lifting the veil of corporate entity’29)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판례도 법인격부인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aper company’, ‘conduit entity’를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IRS)이 제기한 Aiken Industries, Inc v. IRS사건은 파나마 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거래였는데, 법원은 이를 경제적 실체

가 없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 거래로 판단하고, 해당 법인을 도관체

(conduit)로 보아 조세회피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30)

23) 増井 良啓, “多様な事業組織をめぐる税制上の問題点”,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 財務
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December-2003, 116頁.

24)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31판, 박영사, 224면 <각주1> 재인용. 영국에서는 19세기 중엽까

지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표준적인 형태는 아니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1931년

까지 주주가 무한책임을 졌다고 한다.

25) 송호영, 전게논문, 45면.

26)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9판, 박영사, 2021, 48면.

27) Dunline, Michael P. "Corporate law: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Denv. UL Rev.

75 (1997): 763.

28) Thompson, Robert B.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Cornell L. Rev.

76 (1990): 1036; Wormser, Maurice. "Piercing the veil of corporate entity." Colum. L.

Rev. 12 (1912): 496.

29) Ashe, George. "Lifting the corporate veil: Corporate entity in the modern day court."

Com. LJ 78 (1973): 121.

30) Aiken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35 F.2d 620 (8th Cir.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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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국내 도입 시 주로 참고하였던 미국의 문헌들은 회사는 주

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대리이론, 회사는 주주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도구

설, 회사는 주주의 분신과 다름없지 아니한가라는 분신이론, 회사는 주주와 실

질적으로 동일체라는 동일성설 등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31) ‘미국의 이론들은

정설이라 할 만한 것은 못 되고,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여 법인격부인론의 법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32)

법인의 본질을 도구로 보거나 의제로 본다면 법인격부인론을 쉽게 수용할

수 있으나, 자연인처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실재설로 본다면 간단히 법인

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법학의 송호영 교수는 “법인격을 부

인하는 법리 대신에 문제되는 법률관계에서는 책임의 종국적 주체를 찾아내기

위한 실체파악의 법리로 접근하자. 독일식 규범적용설이라면 법인은 성립요건

에 맞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 법적으로 사원과 별개의 독자적 존재로 그 법인

격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그 법인격은 사안에 따라 함부로 부인하거나 무시되

어서는 안된다. 단, 법인제도의 악용시에는 법인격 부인이 아닌 사원의 책임제

한의 특권을 부인해야 한다”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기존 법인격부인 이론이 아닌 법인과 배후사원 사이에 병존적

채무인수관계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3)

중첩적 채무는 처분이 아닌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지는데,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34) 판례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

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35)

채권자 입장에서도 입증이 필요한 법인격부인론 보다는 소송에서 유리한 중

첩적 채무인수를 선호할 것인데, 법인격 부인론이 아닌 사원의 책임제한이라는

특권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효과만 보자면

보충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인의 사원에게는 채무인수(마치 연대보증인처럼)가

31) 이철송, 회사법 , 박영사, 2023, 51-52면 참조.

32) 이철송, 회사법 , 박영사, 2023, 52면.

33) 송호영,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2002, 260면. 위 본문의 내

용은 원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인용 하였음.

34)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원 채무자인 법인과 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

를 부담하게 된다. 즉 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 등 3자간 계약이 가능하며, 채무자와

인수인 간 양자 계약도 가능해 보인다.

3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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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논리는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자발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주의 동의’와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판례에서도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

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

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36)

2. 주주유한책임의 수정

(1) 특별법상의 예외

상법에서 유한책임은 전술한 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혹은 제3

자와의 약정에 의해 달리할 수 없는 강행적 제도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계약

상의 책임(회사가 차입한 자금의 변제)과 더불어 불법행위책임도 제한하고 있

다. 그로 인한 폐해로 회사의 경영위험을 외부로 전가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

산을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거나, 잠재적 사회비용에 대한 책임을 대비하지 않

는 등 악용의 폐단이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37)

따라서 특별법인 상호저축은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은 특별법으로서 주주유한

책임에 따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임

원 등의 연대책임)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

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율하고 있다.38)

최근 2023년 4월 개정으로 ‘과실’이 ‘중과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상호저축은

행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조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

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

36)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37) 이철송, 전게서, 224면.

38)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전신인 舊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은 무제한적으로 상호

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

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및 “상호신용금

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

렸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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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상 주식회사 발행주

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소유한 주식 합

산)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채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은 “주식회사인 채무

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

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

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는데, 과거 동조 제3항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감자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는데, 2014.5.20.

삭제되었다. 당시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금지 규정

은 삭제하였지만, 차후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불이익하

게 취급할 수 있도록 존치한다”고 하였다.39)

(2) 법인격부인론의 필요성

민법상 법인제도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기에 그 구성원이

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법인격이 입법자의 취지와 달리 이용되는 경우는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며

(통설), 세금포탈 또는 재산은닉 목적도 마찬가지로 판단한다.40) 그런데 법인

격을 부인하는 일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언급한 55년 전 일본판례는 ①법인격이 형해화된 경

우, ②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41)

법인격남용에 관해서는 학설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인정하는 편이고, 법인격 형

해화의 경우는 견해가 나뉜다. 강위두 교수님은 청산이 종료된 것과 같이 법인

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없어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격부인 법리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보았다.42)

39)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12-

137호, 2012.

40) 송덕수, 新민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24, 283면

41) 最高裁 最一小判 昭和 44年 2. 月 27日(民事判例集 23巻 2号 511頁.

42) 강위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판례월보 제223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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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주관적 요건을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한다고 하여도 ① 권리남용금지규정은 주관적 가해의사의 요건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의 목적 내지 사명을 일탈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

하는 스위스 민법을 따른 것이며, ② 권리남용금지의 규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강조하면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대응할 수 없고, ③ 주관설을 따를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목적

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적 요건은 법인격부인론의

공통된 적용요건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43)

미국의 여러 州에서는 사기의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주에서는 주관적 요소가 없는 사건에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듯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44) 이

는 법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 주관적 요소 또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구

체적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45) 대법원이 법인격의 형해화로 설시

하였던 회사의 사유화에 대한 사건에서는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주된 근거가 되었

듯이 지배주주의 주관적인 의도는 사실관계 존부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법인격부인의 요건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에서는 주식회사의 물

적・유한책임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개인기업화 사안과는 달리 채무면탈행위

는 물론 채무면탈의 의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46)는 타당해 보인다

43) 염미경,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학논고 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상세히는 323면 참조.

44) 이윤석, “법인격 부인과 역부인의 요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상

사판례학회, 2023, 126면. 캘리포니아주는 법인격부인을 두 요건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

째 요건은 “회사와 개인의 분리된 인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의 일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회사의 행위로만 인정된다면 불공정한 결

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45) 이철송 교수님은 주관적 요건의 요부를 선택적으로 보았다.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의 사업이 주주의 개인사업처럼 운영된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

제도의 이익을 향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철송, 전게서, 54-55면.

46) 염미경, 전게논문, 318면.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과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다. 법인격부인 이론을 정립하면서 굳이 일률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여 법인격부인

론의 적용범위를 좁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즉 법인격부인론은 특정 상황에서 법

인의 독립된 지위를 부정하고, 법인과 배후의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로 요약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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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참고로 역적용에서 채무면탈은 다른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 달성

할 수 있기에 제외하자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case도 존재한다.47)

(3)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

회사법에 법인격부인이라는 요건을 정하여 유한책임을 남용한 경우, 채권자

가 직접 인민법원에 해당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논리는 중국

회사법에 2005년 전면개정 때 도입된 바 있다. 중국 舊회사법 제20조에는 “첫

째 현저한 자산부족이 발생된 경우, 둘째 회사를 이용하여 계약의무를 회피하

는 경우, 셋째 회사를 이용하여 법률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넷째 회사의 법인

격을 형식화 하는 경우, 다섯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행

위, 여섯째 자연인, 조합기업 등 비법인기업이 법인명의로서 대외적 경영행위

를 하는 경우, 일곱째 국가단독출자회사가 행정주관부서에 의하여 과도하게 통

제되어 행위하거나 조종되어 행위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였고, 회사의 법

인격이 부정되면 회사와 주주간에 유한책임의 법리가 부정되고 이로서 회사와

주주는 동일체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48)

2023년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두 번째 전면개정된 회사법을

정식 공포하였는데, 개정작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개정법을 공포하기까지, 판

례나 사법해석 그리고 다른 나라의 회사법을 참고한 것이다.

법인격 부인과 관련하여 중국 회사법 제23조(2024년 7월 1일 시행)은 “회사

의 주주가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

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부담해야 한다. 주주가 지배하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앞 관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인 주주 회사의 주주가 회사 채무와 본인의 재산이 별개라는 사실을 증

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교법적으로는 법인이 주로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될 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적

용된다고 볼 수 있다.

47) Postal Instant Press, Inc. v. Kaswa Corp. (2008) 162 Cal.App.4th 1510

48) 법제처, “중국 개정 회사법 연구”, 2006년도 동북아법령정보사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6, 91면.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

고,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한 당사자 주체 및 특정 사안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이 부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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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와 학자들의 견해는 이에 대한 활발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론상 법인격부인의 근거로서 ‘권리남용

의 금지규정(민법 제2조 제2항)’을 들고 있고, 판례에서는 법인격을 남용한 일

부사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근거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법인격부인론은 성문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므로 어떠한 법리적

근거에서 이것을 정당화하느냐가 법논리적으로 결정적인 물음이 된다. 구체적

인 사건을 법개념을 적용하여 사안의 집합에 귀속시키는 것이 무엇에 기초하

는가? 상세히는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특

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법인격, 독립성을 부정하자는 의미이다.50)

국내에서 법인격부인의 객관적 요건은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요건을 소개하

고자 한다.51) 아래의 견해 중 ①, ②, ③은 법인격부인의 유형을 구분하지 아

니하고 그 적용요건을 열거한 후, 충족된 요건의 총체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법

인격부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견해 ④의 경우는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며,52)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적용요건을 정하고 있다.

① 지배의 완전성 :　회사에 대한 완전지배와 주주가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

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

정 행위를 하여야 한다. 완전지배의 징표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업무와 재산

이 혼동되어 있고, 회사를 위하여 따로 회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회사가 경영하

는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② 재산의 혼융 :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49)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二十三条] 公司股东滥用公司法人独立地位

和股东有 限责任，逃避债务，严重损害公司债权人 利益的，应当对公司债务承担连带责任。

股东利用其控制的两个以上公司实施前款规定行为的，各公司应当对任一公司的债务承担连带

责任。只有一个股东的公司，股东不能证明公司财产独立于股东自己的财产的，应当对公司债

务承担连带责任。

50) 회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주의 유한책임과 법인격을 해석할 때 입법자의 의사에 엄격히

구속된다는 전통적 해석이라면, 객관적 해석에 따라 법인격부인은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법적인 논의는 다양한 객관적 관점을 고

려하고, 상법의 이념을 탐문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을 가진, 그리고 현재의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논제라고 본다. 상법학은 그때

그때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명과 늘 새로운 도전을 받는 학문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51) 정동윤, 회사법 , 법문사, 2007, 31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 박영사, 2011, 422면; 이철

송, 전게서, 48-58면; 최기원, 신회사법론 , 박영사, 1999, 53-54면. 위의 정리된 내용은

염미경, 전게논문, 319면을 직접인용 하였음.

5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83 판결; 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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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해 및 소유가 일치하거나,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하고 사원

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무자력 : 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 요구된다.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지배주주

의 그것과 혼융되어 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야 하며,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손실이 있어야 함.

④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 : 실질적으로 회사가 주주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의 재산이 주주의 개인재산 또는 다른 회사의 재산과 혼동

되어 있거나 영업활동 및 수지가 혼융된 경우가 법인격의 형해화이며, 배후에

있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위의 요건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

로 그 적용범위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이나 법인격부인의 역적

용, 기판력・집행력의 확장에 연관된다. 다만 불법행위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고, 법인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 또한 승계인에 준하는 지배주주

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53) 생각건대, 법인격부인 이론은 어디까지나 비성문

화된 판결이기에 중국처럼 적용 요건을 입법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차

원에서 위 요건처럼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Ⅲ.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

1. 법인격부인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1993년 미국 의회는 국세청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내국세법 제7701(1)을

시행하여 국외거래시에 원천징수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일련의 금융거래에 있

어 단순히 도관에 불과한 법인(intermediate entities)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이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54) 우리

세법은 도관회사(conduit entity)에 대해 거래를 부인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지

53) 이철송, 전게서, 59면.

54) Daub, Peter M. "The Conduit Regulations Revisited." Tax Notes (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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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원칙

을 해석하여 조세회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55)

그렇다면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세법에도 적용되어 법인이 형해화 내지 페이

퍼 컴퍼니로 도관체에 불과하다면 그 법인의 배후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인가?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법상의 이론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상의

원칙으로 주로 논해져 왔다.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세법분

야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세법분야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

세가 어려운 경우 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확대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의

무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한 다수의 사례

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

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6)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２항의 취득세 간주취득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 행정법원 판결 중 서울행정법원 2007.11.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은 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세법 적용을 긍정하고 있

다.57) 해당 사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

야 하고 세법분야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58) 조세법률주

의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도 과세관청이 특수목적법인의 실질을 부인하고 도관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도 법인의 행위를 법인의 주주 등 배후자의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가 된

55) 이동식,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공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1, 318-330면 참조.

56) 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1992.9.22. 선고 91누13571 판결

57) 박훈/이상신,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조세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10. 395면

58) 박훈/이상신, 전게논문.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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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법인격을 부인하는 듯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다.59) 다만, 세법상 조세법률

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얽힌 내용은 본 주제와는 달리 특수에서 특수를 도출

하는 추론이기에 제외하고, 이하에서는 법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점만 다루

기로 한다.

2. 법인격부인과 채권자 보호

1974년 법인격부인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이래로60) 1988년 제3자이의

의 소에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61)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의 사업이 주주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된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사법의 주주유한책임을 고려해줄 가치가 없

고, 대부분 학설은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주주의 남용의사와 무관하게 발생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도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나 기타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을 단서로 남겼는데, 각각의 독립적 선택인지는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한다.62)

법인격부인은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

을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법인의 본질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

다.63) 역사적 논증, 편의성의 논증, 정책적 논증의 방식들이 있었고, 법인격부

인이론은 사기의 방지를 위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고 하면서 그 근거로 대리인이론(agency), 분신이론(alter ego), 도구성 규칙

(instrumentality), 동일체 이론(identity) 등을 들고 있다.64)

회사가 분리・독립된 의사 또는 의지가 없거나, 회사로서의 존재가 없는 단

순한 도구에 불과할 정도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특정 1인이 법인의

분리・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할 만큼 실제로 법인조직을 지배하는 경우 법인은

특정 분신(alter ego)에 불과하고, 도구성 규칙(instrumentality rules)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5)

59) 행법 2007구합1749; 대법원 2012.9.9. 선고 2008두 13293; 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 20966

60)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 판결(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6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62) 이철송, 전게서, 55면.

63) 김효신, 전게논문, 328면.

64) Jonathan R. Macey and Joshua Mitts, “The Three Justif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2014. <https://corpgov.law.harvard.edu/2014/03/27/the-three-justifications-

for-piercing-the-corporate-veil/>

65) Hashemi, Nazgole. "Unfairly Interchangeable: A Guide for Litigating the Alter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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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① 주주의 회사의 회계뿐만

아니라 정책과 경영에 대한 완전한 지배, ② 사기(fraud) 또는 부정행위

(wrongdoing), ③ 주주와 회사간 업무재산의 혼융(commingling), ④ 과소자본

(undercapitalization)을 내세우고 있다.66)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계약상의 책임 외에도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

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법행

위채권자와 같은 비자발적 채권자는 채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

니하였으므로 과소자본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정의의 관념이나 형평

에 부합한다면 불법행위에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에 관한 견해

(1)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에 관한 학설

법인격 부인론은 다양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원칙적인 모습은

법인격이 남용된 회사의 책임을 그 회사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 주주 개인에

게 묻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법인격 부인론 적용 방식이다.

그 외에 변형된 법인격 부인론의 예로는 한 개인이 두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

고 있는 상태에서 한 회사의 재산을 다른 회사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책

임을 지우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묻기 위한 경우에도 법

인격 부인론이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안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재

산을 주주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유형이 법인격 부인론의 역

적용 사안이다.67)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법인격 부인론이 원칙적으

로 주주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인데, 이것을 역으로 주주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법인격 부인론의 본질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68)

Doctrine and Proposal to Codify the Doctrine in California." The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 the Law 17.1 (2024): 37-90.

66) 세정일보,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격부인론”, 2019년 5월 9일 자 기고문 인용.

67) 박준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8권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2022, 73면.

68)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31판, 박영사, 2023,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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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은 주주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회사에 출자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러한 사안은 민법

상 채권자취소권 등 기존의 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 해산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176

조 제1항), 굳이 무리하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여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69)

법인에 변제자력이 존재한다면 법인격부인이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에 채권자에 의한 법인격부인 역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역적용

의 효과로 회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해주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에 채권자보호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70) 판례도 이를

의식하여 주주가 회사설립 전에 부담한 채무이고, 개인이 회사에 이전한 자산

에 관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

다.71)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72)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개인사업 관련 채권자

가 신설법인에 대해서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이

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

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

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

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

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

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

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

69) 김홍기, 상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22, 299면.

70) 이철송, 전게서, 58면.

7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72) 판시사항 및 사실관계는 판결문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축약 및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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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

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결

대상 판결은 채무자인 개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의 사업상 자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적용

되는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채무면탈 목적 등 일정한 사

안에서는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73)

이를 인정한다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설립 전 개

인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

다고 보면, 회사에 대해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이 가능

해 보인다. 또한, 본문에는 역적용의 내용은 없다. 공보상 표제에 “법인격부인

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문구가 언급되었을 뿐이다.74) 즉, 이 사건 판결에서 끌

어낼 만한 법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던 자연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면 이 사건 판결은 적용하기 어렵다.75) 다만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를 고려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위 제기된 문제

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시라 할 수 있다.76) 다만, 사실관계를 살

73) 김효신, 전게논문, 336면.

74) 송옥렬, “2023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80면.

75) 노혁준, 전게논문, 100면.

76) 노혁준, 전게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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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개인 책임을 회사에 물은 ‘역적용’이 아니라 개인사업 및 신설법인의

사실상 동일성을 근거로 하는 ‘남용’에 가깝다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77) 회사

의 영업과 상관이 없는 자의 채무를 회사가 갚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연결되는 논리적 연관성

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78)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다301570 판결)은 피고 회사의 법인

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피

고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2008년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는 친

인척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피고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소지도 존재한다. 피고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해당 주

소지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9년에 해산간주 되었다가 피고

가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A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회사의 법

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인격부인과 그 역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고 하여 법인격의 역부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과 원심인 고

등법원 판결은 모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인용하

여 (1) 개인이 회사에 지배적 지위에 있고, (2)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

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에는 개인의 채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있다.79)

나.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의 수용 여부

동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

77)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96면.

78) 이하 판시사항 및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다수의 선행연구를 요약하였음.

79) 이윤석, “법인격 부인과 역부인의 요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상

사판례학회, 2023,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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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

로 다루고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한 것으로 보며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을 채무면탈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의 하나인 사해설립의 유형 중 하

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아직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80)

2021년 대법원판결의 경우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을 법인격부인의 한 유형

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주의

개인적 채무를 회사에 귀속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 개

인사업의 형태였던 것에 기인하는 차이에 불과하고 법인격을 부인한 요건에서

도 기존 채무면탈 판례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 소결

앞서 2021년과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과연 우리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나뉘고

있다.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수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

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이 법인격부

인의 역적용을 수용한다면 채무면탈에 대처할 효과적 수단이 될 것임은 자명

한 일 것이다.81)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은 제시

된 내용이고, 법인격부인이 언급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인격부인의 성립 요건

인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여전히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배요

건과 채무면탈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세분화된

요건의 보충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 법인격 남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역(逆)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되

지만, 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법인격을 흔드는 문제이므로 그 적용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82) 주주의 유한책임을 이용하여 재산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고 회사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지배주주에 대하여

80) 김효신, 전게논문, 341면.

81) 노혁준, 전게논문, 100면. 향후 법원이 해외 논의 등을 참조하여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선의 피해자 보호 등 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조직격리의 예외적 배제에 따른 일반 투자자, 채권자들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82) 김효신, 전게논문,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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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인격부인론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83) 역적

용은 법인의 재산이 관련되기에 법인격부인론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한 이론이다.84) 나아가 일반적인 소수주주나 채권자 등 선의 피해

자 보호 등 그 요건을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나가며

판례는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가 다르다고 법인격부인론 적용을 달리한다면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

다. 또한, 귀납 추론과정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성립요건은 채권

자의 인적 구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채무

면탈 의도라면 객관적인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관적

요소는 구체적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이기적인 동기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인

욕망과 유사한데, 기업의 공로와 과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출발점이 동일

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산업에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도 중대한

과제이지만, 법인을 통해 마치 사람처럼 속임수, 조작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

를 주고, 행위자는 법인격 뒤에서 책임을 저버리기도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

문이다. 앞으로도 법인격을 통제할 연구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83) 이윤석, 전게논문, 148면.

84) 송옥렬, 전게논문,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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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mited Liability and the theory of Veil Piercing

85)Kim, Eunsu*

The profit-seeking nature and selfish motivations of corporations resemble

the inherent desires of human instincts, suggesting that a corporation's merits

and faults may originate from the same place as those of individuals. While

it is significant to debate which types of businesses are necessary for various

industries, it is equally important for scholars to consider the legal frameworks

within which these companies operate. This is because corporations, endowed

with legal personhood, can engage in deceit and manipulation, thereby harming

creditors and evading responsibility behind the veil of corporate personality.

This is precisely why contemporary legal studies aim to control and scrutinize

the concept of corporate personhood.

The recent ruling by the Daegu District Court on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The concept of disregarding corporate personality is well-known

to the extent that it is a crucial legal principle employ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n civil litigation. This particular ruling provided insights into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doctrine by acknowledging the unity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when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intent of evading debts. This case thus offers a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rguments regard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veil-piercing doctrin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veil-piercing

doctrine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introducing key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corporations and corporate personality. In case law,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denies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while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ly harming th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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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cent case law to clarify that it does not pertain to the

reverse application of veil-piercing and will further explore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reverse application.

Keywords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Reverse Veil-Piercing, the Real Entity Theory, the Concession Theory,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